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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RTICLE

아파트 하자소송의 적용법조*

김종보**

국문초록
아파트 하자책임이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아파트를 건설·공급한 자가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
보수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병존하고 있으
며, 판례는 두 책임을 별개의 독립된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아파트 하자분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실질적 하자보수보다는 집합건물법에 기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집합건물과 달리 주택공급제도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공법
적 관리 체계 아래에 놓여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러한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생활의 유지
와 주거기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관리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하자책임 역시 그와 같은 질서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은 하자의 보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 법률
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고, 하자보수명령, 행정제재,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등을 규정한 이유
도 하자보수 중심의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초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하자책임 제도는 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어 있었고, 하자보수 제
도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
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은 손해배상 중심의 구조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는 실제 하자의 제거보다 금전적 배상을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예정
한 공법상 관리질서와 하자보수 체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주택법」에 따라 대량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하자책임은 단순한 계약 이행을 위한 민사상 책임을 넘어,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
법상 특별책임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아파트 하자 분쟁은 일회적인 금전 배상이 아니라, 실제 하자보수를 
통해 공동주택의 기능과 안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영역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향후 관련 법
령의 해석과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아파트 하자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목차

I. 아파트 하자책임 제도와 판례의 전개

II.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

III. 하자책임의 법적 성질과 그 우열

IV. 하자보수 우선주의

V. 아파트 하자책임의 재구성

VI. 결론 - 판례와 제도의 개선방향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2026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

아파트 하자소송의 적용법조  / 김종보

건설법연구 / Construction & Urban Development Law Review

I. 아파트 하자책임 제도와 판례의 전개

1. 하자책임의 의의

아파트 하자책임이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아파트를 건설·공급한 자가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지게 되
는 책임을 말한다. 아파트도 매매계약으로 팔고 사는 물건이므로, 그 하자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매매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조항(민법 제580조)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수백, 수천 세대가 하나의 단지 안에 묶여서 오랜 기간 공
동으로 생활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의 하자는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거시설의 불완전성’을 의미한
다. 아파트단지 내 공동생활에서 지속적인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아파트 하자 문제는, 계약관계에 대한 ‘일회적인 구제’와 ‘금전적 
손해배상’ 위주로 설계된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만으로 완벽하게 해결되기 어렵다.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으
로, 아파트의 기능상 불완전성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입주 후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하자를 둘러싸고 책임을 묻는 소송이 꾸준하고 또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법 이
외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 있고, 공법 계열의 「공동주택관리법」1)도 아파트 하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민사법과 공법 계열의 하자책임 조항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느 법률에 따라 하자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2. 하자책임 제도의 도입

(1) 주택법 계열의 하자책임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으로 대규모 ‘단지형’ 아파트가 다수 건설되고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
게 되었다. 단지형 아파트란 하나의 부지를 공유하는 여러 동의 아파트 건물이 동시에 건설되며, 동시에 유치원, 상가 등이 공동생활을 
위한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여러 동으로 구성되는 단지형 아파트로 건설되며 규모가 큰 
곳은 1만 세대를 넘고, 4, 5천 세대에 이르는 곳도 적지 않다. 단지형으로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에서 다수 입주민이 공동생활을 하기 시
작하자, 아파트의 관리제도가 아파트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미 주촉법에 존재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조항에 더해, 1978년 주촉법의 전문 개정으로 하자보수 위주의 하자책임이 법
률에 도입되었다(제38조 제6항). 이에 뒤이어 1979년 주촉법의 부속 법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은 공동주택 관리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법령으로, 그 속에 사업주체의 하자책임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다(제정 공동주
택관리령 제11조). 공법상 하자책임은 ‘공동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또 관리에 관한 여러 조항 중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2) 집합건물법상 하자책임

하자책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령이 여러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1984년 제정된 초기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하자
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고 이에 관해 단 하나의 조항만을 마련하고 있었다.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매매계약의 하자책
임’에 갈음해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이 그것이다(제정 집합건물법 제9조). 집합건물법 제정 당시에는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이 집중되던 시기여서 장기적 관점의 건물 관리보다는 건물이 매매되는 과정에 주목한 것이라 
평가된다. 이 조항은 하자책임의 본질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민사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계약의 완전한 이행 
및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면서 또한 그 한계이기도 했다. 다만 매도인이 아닌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정하고 
있어서 손해배상과 더불어 ‘하자보수’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민사법의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법은 하자책임
을 새롭게 창설하기보다는, 민사상 계약관계의 연장선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그 하자책임은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의 결합으로 작동
한다. 

1) 1970년대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까지 적용되다가 「주택법」으로 개명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법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공
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제도들이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었다. 이하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법률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맥락에 따라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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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와 입법의 전개

(1) 하자책임의 경합

주촉법과 집합건물법의 법체계가 하자책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었음에도, 그 우열이 불분명한 것은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
고 있었다. 주촉법이 정한 하자책임은 공동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자보수’ 위주의 책임이었고 단기의 책임이었다. 그에 비해 집
합건물법상 하자책임은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주된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었다. 또 민사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
하므로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단기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민법 제582조)이 배제되며, 손해배상청구권도 10년의 제
척기간을 적용받는다(민법 제671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촉법의 하자책임 제도가 집합건물법의 하자책임 제도를 배척하는가였는
데, 주촉법이 정하고 있던 ‘단기의 책임기간’은 법원이 주촉법의 배타적 적용을 망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2) 초기의 하자소송은 건설·
공급된 지 오래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촉법이 우선하면 하자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
기 때문이다. 

(2) 병존주의 판결

양 법률의 관계에 관해 판단을 강요받게 된 법원은, 주촉법의 하자보수 제도와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은 동일한 대상을 동일
한 목적으로 규제하는 중첩적 제도가 아니라 보았다. 이에 따라 판례는 양 책임이 상호 배척관계가 아닌,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법상 제
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등 원고가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장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3) 이로써 
단기의 하자보수만을 정하고 있던 주촉법의 조항은 힘을 잃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제기된 기획소송의 특성상 원고의 대리인은 주촉
법이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다 돈을 받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집합건물법과 주촉법의 일반적 관계를 정하던 집합건물법
상 부칙조항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3) 주택법 우선주의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주택법상의 단기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자(2004. 1.), 이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05년 주택법이 개정되어 집합건물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
도록 정해졌다(주택법 제46조 제1항, 2005. 5. 26. 개정). 동시에 집합건물법 부칙조항도 개정되면서 단서에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판례에 의해 촉발된 단기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법조의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고 최소한 하자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집합
건물법을 배척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판례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의 하자책임 제도
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공유하면서 중첩된다는 점이 입법을 통해 확인되었다. 판례와 같이 두 개의 제도가 전혀 별개
의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두 법률이 판례의 영향을 받아 통일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4) 법률과 판례의 충돌

2005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주택법 우선주의가 채택되었지만, 2012년 대법원은 다시 한번 주택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
면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집합건물법상의 하자책임이 주로 적용된다고 선언했다.4) 판례에 따르면 주택법상 단기의 책임기간은 ‘하
자발생기간’에 불과해서 그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다시 집합건물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그렇지 않은 하자는 이전과 같이 집합
건물법상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이 판례 직후 집합건물법이 다시 부칙조항을 본문으로 편입하고,5)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2005년 이후 이어지던 주택법 우선주의는 
다시 입법적 교착 상태로 빠져들었다(제2조의2, 2012. 12. 18. 집합건물법 개정). 그 후 판례의 병존주의에 따라 하자소송은 대부분 민
사상 하자담보책임을 위주로 해결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도 판례에 영향

2) 이준형, “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 『민사판례연구』 제39권(2017. 2.), 195면 참조. 
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이하 ‘신동아 아파트 판결’).
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5) 집합건물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본조신설 2012. 12. 18.] [제목개
정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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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민법에서 사용하는,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II.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

하자책임에 대해 민사법 조항이 적용되는가 또는 공법상의 제도가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하자책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해 정하고 있고 그 관리제도의 하나로 하자책임도 정해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 하자책임의 적용법조를 확인하는 작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출발점으로 한다. 

1. 법률의 제정 경위

(1) 주촉법의 제정

1) 주촉법의 목적과 구성

1970년대는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고, 1972년 제정된 주촉법은 아파트의 건설을 촉진하고, 시
장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주촉법은 ‘하나의 단지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을 한 번에 허가하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건축허가를 대체한 사업승인의 요건 및 절차 등이 주촉법의 핵심적인 내용
을 구성했지만(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그와 더불어 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함께 포함되었다. 그 결과 주
촉법에는 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 기금제도’, 건설업자의 면허를 완화하는 ‘등록업자제도’,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공급제도’, 아파트가 건설·공급된 후 관리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제도’ 등이 함께 도입되었다. 

2) 공영주택법의 승계

주촉법의 전신으로 1963년 제정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근거법으로 작동하던 공영주택법은 국가나 대한주택공사만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정하면서(제정 공영주택법 제2조 제4호), 아파트가 완성된 후에도 사업주체가 관리를 계속하도록 정하고 있었다(제10조). 공영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아파트도 분양 또는 매각되는 구조였지만(제16조), 소유권을 보유한 입주민이 존재해도 공동주택의 관리권은 
공공에 속했다. 공영주택법을 이어받은 주촉법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아파트의 관리권이 사업주체에 속했다가, 
관리주체에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인식은 거의 없었다. 

3)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주촉법은 약 30년 가까이 적용되다 2003년 주택법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지만, 주촉법 시절 주택공급을 위주로 설계되었던 법체
계 대부분은 주택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는 1970년대 주촉법이 제정된 이래 한국 사회의 주류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
고, 지금까지 1,200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초기부터 거대한 ‘단지형 아파트’를 원형으로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여러 동의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로 묶이게 되므로 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주촉법과 주택법이 간여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공동주택
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주택법에서 분리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도 주택법 계열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주촉법에서 시작된 공동주
택 관리제도는 주택법을 지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 집합건물법의 제정

1970년대 주촉법의 등장으로 서울의 강남 지역에 대규모의 단지형 아파트가 건설되고 분양됨으로써, 민사상으로도 아파트의 소유
와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아파트 이외에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층의 집합건물이 등장하고 있었
고, 1962년 제정된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분소유권법’)이 한국에 소개되면서6) 민사법 학계를 자극했다. 
1984년 아파트 및 고층빌딩에 관한 민사상의 특칙을 정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어 구분소유권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

6) 최종길, “集合住宅(아파트)의 區分所有에 관한 比較法的 實態的 考察”, 『서울대학교 법학』 제11권 제2호(1969. 12.), 15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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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게 되었다.7) 집합건물은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공유하면서 오랜 기간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이를 관
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율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집합건물법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이 대다수를 이룬다. 집합
건물법은 총칙(제1조 ∼ 제9조)을 제외하면 재건축에 관한 조항(제47조 이하)까지 대부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단 및 기구, 관리단 집
회 및 규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관리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은 집합건물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집합건물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984년 집합건물법이 처음 제정될 때 가장 중요한 집합건물은 아파트였고, 집합건물법의 제정 목적도 주로 아파트를 의식한 것이었
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10년 넘게 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주관하던 주촉법이 아파트 관리에 관해서도 별도의 법률 조항을 두고 있었고 
또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해서 상당히 자세히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제도의 충돌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집합건
물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소유권의 총합을 기초로 건물의 관리를 규율하지만, 주촉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법률로서 
공동주택의 관리권이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었다. 생각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두 법률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규율대상이 일치했다. 어느 제도가 시장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아파트 관리의 근간이 될 것인가는 결
국 민법과 공법의 관계, 주촉법의 기능, 아파트 관리 실무 등 다양한 요소에 의존했다. 

2. 법률의 규율대상 -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구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하며 건축법상 주택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은 건축
물의 용도와 무관하고 소유의 형태에 따른 개념이다. 주택법이 생각한 공동주택은 주거생활이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영위되지만 
동시에 여러 세대가 벽과 복도, 승강기, 단지 내 도로, 공원, 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포함한 단지’를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3호 참조). 다른 한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개념을 정하고 공용부분 관리
를 민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집합건물법은 민사적으로 배타적 지배의 대상과(전유부분) 공유에 속하는 부분을
(공용부분) 나누어 이를 구성요소로 하는 구분소유권을 정한다. 집합건물법은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독립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구분소유의 객체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제1조) 단지 내 ‘여러 동’의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
는 공동주택관리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은 별개의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주택법에 의해 건설·공급된 공동주택은 초기부터 주거전용면적, 공용
면적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현행 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1976년 주촉법 시행규칙 제6조 등 
참조) 구분소유권을 전제하고 있으며, 결국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일종으로 집합건물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어도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될 수 있다. 

3. 법률의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는 우선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국한된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승인을 받
은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이들
은 반드시 자신이 정한 공동주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 중
에서 이에 속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2조).8)

집합건물법은 원래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입법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크게 차
이를 보인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후반부에 단지형 아파트에 대한 특칙을 정하면서 단지관리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단에 대
한 조항을 준용한다(법 제51조). 이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입법되었던 일본의 제정 구분소유권법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일본
의 제정 구분소유권법 제65조 이하 참조).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단지형 아파트에 대해 총칙의 공용부분에 대한 조문을 준용하는 외에 
제9조 하자책임에 대한 조항은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제52조), 이는 집합건물법 스스로 주촉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 전적으로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0427, 1983. 1. 6. 제출) 의안원문 중 ‘제안이유’ 부분.
8) 서울시의 아파트를 세대별로 보면 2, 3천 세대를 포함해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659단지이고, 300세대∼150세대는 1,010단지, 100세대 

이상 53단지, 50세대 이상 726단지, 50세대 이하 461단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
시, “서울특별시_공동주택 현황(세대수별)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47145/fileData.do (2026. 8. 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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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집합건물법은 이미 건축허가 등을 통해 완성된 건물을 전제로 ‘입주가 이루어진 후’부터 규율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택법상 주

택의 건설·공급 과정과 연동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차이를 보인다. 형식상으로 보면 집합건물법은 특별히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고,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예컨대 집합건물법 제1조). 그러므로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구분소유의 대상인 상가, 아파트형 공장, 리조트 등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모든 건물에 관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아파트 이외에도 다양한 집합건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집합건물법과 연구자들은 여전히 아파트를 집합건물법의 주된 규율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주택법 계열의 법률과 지속해서 충돌하고 
있다.9) 

4.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의 견련성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는 주택법과의 연결성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공급되는 아파트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만,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건설과정과 무관하게 완성된 건물의 관리에 대해
서만 규율할 뿐이다. 

(1)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의 연계

공동주택관리법은 주촉법의 제정 후 주택법을 거쳐 독립되기 전까지 주택법 등의 구성요소였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공급과 
공동주택의 관리는 하나로 인식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그 규율의 대부분은 초
기부터 주택법의 내용을 구성하던 주택의 건설·공급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주촉법과 주택법의 한 내용을 구
성하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승계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이 마련되는 시점보다 7, 8년 앞설 뿐 아니라, 주택의 건설과 공급과정
에 존재하던 다양한 법률관계의 특수성과 연동된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논할 때 이미 완성된 공동주택이라는 관점뿐 아니라 선행하는 주택건설과 공급과정에 대한 공법적 
통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민법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도급인과 수급인, 매매계약이라는 용어는, 주촉법이나 주택법에서 사업
주체와 시공자, 주택공급이라는 용어로 변용되었고, 사업승인, 입주자모집 승인,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공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
다. 이렇게 특수한 공급 절차와 행정처분을 매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는 그 전의 과정과 절연된 단순한 집합건물의 
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기차에 연결된 후미의 차량’처럼 주택의 건설제도, 공급제도 등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 제
도의 결과물이다. 

(2) 공동주택 매매계약의 특수성

초기부터 주촉법이 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이라는 특혜를 주고 자금조달을 돕는 등 큰 이익을 준 반대급부로 마련한 강력한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에 마련된 ‘주택공급제도’였다. 
주택공급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개경쟁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현행 주택법에 
그대로 승계되어 있다. 주택법이 매매라는 용어 대신 주택의 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국가가 제도를 통해 시장에 주택을 제
공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비해 광범위한 행정통제를 받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우선 건설업자는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통해 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주택공급규칙 제20조 제1항). 또 사업주체는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자유도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의 무주
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주택공급규칙 제19조).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양가도 정부의 분양가 상
한제라는 제도로 통제되어 건설업자가 임의롭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주택법 제57조). 최종적으로 당첨자와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1대1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라기보다는 법령과 처분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에 따라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주택의 분
양 절차이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상대방을 물색해서 물건을 보면서 가격을 협상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계약
을 맺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당첨자는 국가가 공인하는 주택의 공급 내용에 따라 그리고 추첨 과정에서 ‘주택
을 이미 보유한 자를 배제하는 특혜’를 받으며,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대량의 아파트 분양 절차에서 당첨이라는 행운을 누린 사람이

9) 오피스텔, 대규모 점포 등의 관리에 대해 자세히는 김영두, “대규모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집합건물법학』 제24집(2017. 
11.), 13면, 21면; 박종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과 적용”, 『집합건물법학』 제7집(2011. 6.), 85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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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이 정하는 주택공급질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 집합건물의 매매계약과 커
다란 차이를 보인다.10) 

(3) 사업주체의 관리책임과 영업정지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가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관리권을 이양하도록 정하면서, 관리권을 행사할 자로 입
주자대표회의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과 양립할 수 없는 규정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물
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우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제도가 구분소유자의 본질적 권리를 해친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화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단을 무력화시키고 독자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현행 질서를 설명할 수 없다. 

또 초기부터 주촉법에 도입되었던 하자책임도 주택의 건설과 관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사업주체에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정하는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건설·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관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4) 관리사무소의 설치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건설 과정에 간여하지 않고, 이미 완성된 건물을 중심으로 민사적 특례를 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공동
주택관리법과 주택법은 상호 연결되어 주택의 건설과정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예정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
히 협력하면서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가목)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 관리사무소라는 
물리적 공간은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설치가 강제되고 있다(동 규정 제28조). 관리사
무소는 주택의 세대수(50세대)에 비례해서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고, 관리사무소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정하는 주택건설기준은 주택법상 사업승인의 허가요건이면서 동시에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기초라는 점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에서 집합
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존재로 상징되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긴밀
한 연결성 때문이다. 

5. 관리권의 근거

(1) 관리권의 개념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권이란 건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권한과 책임을 뜻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
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공동주택관리로 보며, 아파트단지 전체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고 ‘공동생활에서 
입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아파트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한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는 소유권의 객체
로서 ‘건물의 경제적 활용과 가치의 보전’을 위한 행위로 이해되고 관리권은 소유자의 권한에 속한다.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 이외 다
양한 상가와 업무시설을 포괄하므로 반드시 공동생활이라는 개념을 전제할 필요는 없고, 다만 합리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공동의 의사
결정과 그 집행이 관리권한과 책임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2) 집합건물 관리권의 근거

민사적 관점에서 단독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관리 권한이 소유권의 한 권능이라 해석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
는 건물의 관리권도 역시 구분소유권에서 도출된다. 그래서 민사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 권한의 원천을 자연스럽
게 소유권의 총합이라고 본다. 집합건물법은 하나의 대지에 지어진 하나의 집합건물을 전형적인 적용대상으로 생각하므로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구분소유자를 상정하고 이들 전체가 모여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열 개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에
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 모두 합쳐지면 하나의 온전한 소유권이 도출될 수 있고 그 권능의 일부가 집합건물의 관리권이라 이해된다. 

10) 집합건물 중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도 2005년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분양절차가 규율되기 
시작했지만, 규율 밀도 면에서도 주택법상 주택공급질서에 훨씬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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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관리권의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승인의 대상이 된 단지형 아파트를 전제로 다수의 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적게는 5, 6동, 많게는 20여 동으로 구성되는 단지형 아파트에서 수많은 세대 전체를 모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동별대표자는 상황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11) 소유권을 절대시하는 
민사법과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권의 원천을 소유권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가가 건설을 승인한 새로운 마을(아파트
단지)의 관리제도를 공법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권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
고, 관리권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권이 부여된 입주자대표회
의는 집합건물법과 같은 소유권 중심의 단체가 아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법상 단체에 더 가깝다. 그러므
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청구권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단체(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되는 것이며, 
이는 소유자 청구권의 총합과 다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도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권한이 아니라 법률이 부여하는 권
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법에 의해 건설·공급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일한 관리조직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단순히 관리자라는 측면에
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떤 법률이 선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 관리사무소의 기능,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다양한 기준이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게 되고, 집합건물법의 적용은 원칙적
으로 배제된다. 법률의 규정과 실무가 공동주택관리법의 배타적 적용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공동주택에 대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을 만들어 내려는 이론은 성공하기 어렵다. 

6. 소결 - 집합건물법을 배척하는 공동주택관리법

특정한 사안에 대해 공법과 사법이 규율대상을 같이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규율 태도를 보이면 이때는 이론상 공법이 우선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집합건물법이 모든 아파트의 관리에 대한 일반법
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다. 주촉법과 그를 이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법으로 민사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놓
이는데, 특별법이라는 의미는 민사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아파트단지에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2012년 집합건물법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도입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분쟁을 제외하는 것(집합건물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그 관리에 관해 전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집합건물법은 배제된
다. 집합건물법이 생각하는 집합건물은 그 공급과정을 불문하고 새로 건설되어 매매계약에 의해 공급된 건물이면 충분하다. 집합건물
법 속에 주촉법이나 주택법이 정하는 특수한 규율을 고려한다는 의식은 없고 단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아파트가 집합건물이므로 이 
또한 적용 대상이라는 일반적 인식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 존재하던 행정청의 감독권이나 
규제적 조치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는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아파트의 관리에 특화되어 있지 못한 중요한 이유이다. 그
러므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다만 공동주택관
리법이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집합건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III. 하자책임의 법적 성질과 그 우열

1. 서론

일반론으로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공동주택의 관리 차원에서 인정되는 하자책임과 관련해서도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이 집합건물법을 배척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

1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단서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
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임차인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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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의 하자보수 제도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별개의 제도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 배척되
지 않는다. 판례의 입장은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단기책임 조항은, 장기로 정해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며,12) 아파트 입
주 후 여러 차례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현 소유자가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3) 또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 기간은 1년 또
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이와 별개의 제도인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은 별도로 존속해서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판례는 
물론 집합건물법이 새로 도입한 단기 제척기간은 하자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2. 하자책임의 법적 성질

(1) 헌법상 국가의 주거생활 보장의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헌법 제35조 제3항), 이는 공동
주택의 관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이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속하므
로, 하자책임의 법적 성질을 해석할 때 헌법의 요청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주거생활에 장애가 초래된다면 
국가는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그 장애가 해소되도록 제도를 운용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이나 집합건물법상의 하자책임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아파트에 대해 마련된 하자책임의 법적 성질을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볼 것인가(계약상 하자담보책임14)), 
아니면 ‘아파트의 관리’를 목적으로 주어진 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하자책임에서 하자의 개념, 청구권, 책임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2) 집합건물법상 하자책임의 법적 성질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은 로마법에서부터 유래하며 그 의의는 등가성의 파괴에 대한 보전과 계약내용을 실현하는 데 있다.15) 집합건
물법상 하자책임을 하자담보책임으로 본다면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계약의 완성을 위해 인정되는 계약상의 책임이다. 그리고 집합건
물법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법 제9조), 집합건물이 건축의 초기 단계에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서 목적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16) 또 하자보수는 민사적 관점에서 보면 매매계
약보다는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가깝다. 

집합건물법이 하자책임을 매매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정한 것에 대해, 판례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에게 견
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사상 학설의 대부
분도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17)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특칙’을 정하기 위한 민사의 특별법으로서, 조항 대부
분이 민사상 일반조항과 달리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18)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의 개념을 
정하는 외에, 모두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자책임에 관한 조항(제9조)도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한 취지의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19) 하자가 있는 집합건물의 현 소유자
가 하자를 이유로 금전배상을 받고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민사상으로도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을 추론해 하자보수가 우선하도록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14) 민사법의 영역에서 다투어지는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은 모두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고 전제하는 

계약상 책임론이다. 예컨대 법정 책임이라는 입장의 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이에 대해 자세한 견해는 조정훈, 
“집합건물내 상업용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 개선에 관한 연구 –”, 『비교법연구』 제18권 제3호(2018. 12.), 162면 이하 
참조. 

15) 이준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97면 참조. 
16) 조정훈, 앞의 글(주15), 171면 참조. 
1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이준형, 앞의 글(주2), 199면 등 참조.
1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가 당연히 보

존행위의 일환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례는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판례이지만, 집합건물의 하자보수가 관리행위라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19) 1962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는 일본의 구분소유권법에서 집합건물의 하자를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조항(제9조)도 역시 집합건물의 관리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의 구분소유권법은 한국의 집합건물법을 제정할 때 중요한 참고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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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책임의 법적 성질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은 주택법에 의해 공급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마련된 공법상의 특별책임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하
자책임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공급 과정이 통제된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사업주체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부담하는 공법상 특별책임
이다. 하자책임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법상 특별책임이므로, 이 책임과 동일한 목적을 갖는 민사상의 하자책임은 적용이 배제된다.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만 인정되고 집합건물법의 민사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부칙조항의 의의

(1) 집합건물법 부칙조항의 내용

집합건물법은 주촉법 등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보이고, 이를 반영한 조항이 부칙조항이
다. 집합건물법은 제정 초기부터 주촉법과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
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
6조).20) 이 조항은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제2조의2에 신설되면서 법률 본칙으로 변경되었다. 

(2) 부칙조항의 제정 목적

집합건물법의 부칙조항은 하자책임 등 특정한 조항에 한정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양 법률 전체의 적용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입
법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이 주촉법에 의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되어야 한다.21) 집합건물법의 제정 당시 1970년대 광범위하게 건설·공급되었던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었는데,22) 구분소유 등기도 통일성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집합건물법 제20조 이하)이 강
제되지 않는 등 구분소유권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집합건물법 부칙이 우려했던 바는 주촉법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범위
와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등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있었고, 이러한 우려가 부칙조항에 담긴 것이라 보아야 한다. 

(3) 민사법에 의한 공법의 무효선언

부칙조항은(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현행 집합건물법 제2조의2) 전체 법질서 또는 법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이한 입법이
다. 한국의 법체계하에서 민사의 특정한 조항이 공법이 마련한 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공법상의 제도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은 매우 낯
설다. 만약 주촉법이나 그를 승계한 주택법 등이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한다면’ 주택법 등이 헌법에 반해서 위헌이 될 수 있고
(헌법 제37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위헌·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달리 민사법에서, 그것이 비록 민사특
별법이라 해도, 주택법 등 공법상의 제도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이 조항은 그래서 민사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법적 관점에서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 위헌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고,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다면 이 조항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해석할 수 없다. 

4. 공동주택관리법의 우위

(1)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판례가 하자책임에 대해 병존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충돌하는 법률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이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을 배척한다. 그러므로 집합건물법상의 하자책임이(제9조) 매매계약을 완성하기 위한 계약
상의 책임인지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특별책임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

20) 집합건물법을 제정할 때 중요한 참조가 되었던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유사한 부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주촉법과 같은 강력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연유한 것이 아닐지 짐작해 본다. 

21) 만약 집합건물법이 주촉법상의 관리방법 자체를 무효로 하려는 취지였다면, 아파트 관리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관리주체가 주촉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자책
임 조항도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2) 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에도 민법 제215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은 인정되고 있었다.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법조』 제60권 제1
호(2011. 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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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적 하자담보책임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은 별개의 제도라는 판례와 달리,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같은 방향으

로 개정되었는데, 두 개의 제도가 하나의 대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법률의 개정은 배척되어야 하는 민사법 조항을 적용
할 수 있다고 선언한 판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었고, 오랜 개정 과정을 통해 현재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불문하고 단기의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책임의 실질적 차이는 하자보수를 중시하는가, 손해
배상을 중시하는가에 집중되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한계

민사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하자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원인 중의 하
나가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자보수 위주로 단기의 책임기간을 정했던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 제도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모든 하자소송을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통일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현재의 하자소송은 집합건물법의 조항을 타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제기된다. 이렇게 손해배상 위주로 진행되는 하자소송은 소송 기간 중 하자의 보수를 사
실상 중단시켜, 하자가 더 악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법상의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제도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사건의 제도적 해결을 막고 지속적이고 또 소모적인 소송을 조장한다. 

(3) 단기 제척기간의 의의

수백 세대 이상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 제도가 설계될 때, 전국 단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상정하기 어려웠고, 주촉
법은 하자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하자책임을 유용한 구제수단으로 인식했다. 건설과 준공이 막 종료된 직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사
업주체도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입주자의 권리도 적절하게 보호된다고 이해되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책임을 단기로 정하고 있는 현행의 집합건물법을 보아도 공동주택의 하자책임을 단기로 정하는 것은 건설업자와 입주
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건설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단기의 제척기간으로 제한된 하자책임을 지는데, 이는 주택건설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
려는 취지도 동시에 담겨있다. 주택건설업자는 건물을 최초로 만들어 내는 자라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상 동산의 제조업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데, 제조물 책임도 3년의 단기 시효를 정하고 있다(제7조). 또 건설업자는 제조업자이면서 동시에 도매업자에 준하는 자이
지만, 입주자모집 승인이라는 처분의 절차를 통해 모든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소비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
어 있다. 건설업자는 물론 주택의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기에는 매우 특수한 법률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4) 공법상 하자책임의 배타적 적용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심지어는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계약과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에 대한 보
호조항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비해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행정청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일정한 공정
에 이르러 공급절차가 시작될 때도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을 섬세하게 정해서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다(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그 외에도 주택법령은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도 대지에 저당권 등이 존재할 때 입
주자모집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이처럼 주택법은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사업승인이라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응해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공급시장 전체의 질서를 구성한다.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
이 주택건설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 규제를 통해 공급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도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해 공급된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 제도가 배타적으
로 적용되고, 집합건물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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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하자보수 우선주의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적용법조가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 조항이라고 이해할 때 논의의 중심에 하자보수
라는 개념이 있다. 하자책임의 본질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인정된 공법상 특별책임이므로, 이 하자책임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아니라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중심의 제도이다. 하자가 보수되면 하자책임은 해소되므로 손해배상은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없다.

1. 하자보수 제도 일반

1978년 개정된 주촉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
을 지게 되었고(제38조 제6항), 뒤이어 1981년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도 도입되었다(제38조 제15항).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
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구체화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하고(주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 기
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의 요구로 사업주체가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이처럼 주촉법의 하
자책임 제도는 사업주체에 단기의 하자보수 책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 요구가 없으면 책임이 소멸하는 것으로 제도
가 설계되었다(제척기간). 1982년 전문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에서 하자보수 청구권자로 정해진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였고, 만약 입
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개별 입주자, 그리고 위임을 받은 관리주체 등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도록 처음 명시되었다.23) 이
처럼 주촉법의 하자보수 제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로서 소유자 보호 위주의 민사상 청구권과 다르게 설계된 아파
트 관리를 위한 제도였다. 

주촉법이 처음 도입한 하자보수 제도 역시 사업주체를 건설업자로 보고, 도급계약과 유사하게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
한 것이라 해석된다. 초기 주촉법은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법리만으로는 하자책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대체하기 위
해 별도의 제도로서 하자보수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다. 공법상 하자책임의 입법자는 이 제도가 공동주택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다만 주촉법이 초기에 설계했던 구도와 다르게 건설사인 시공자가 사업주체의 지위를 벗어나면서 건설사
에 민사상, 주택법상 하자책임을 묻기 어려워진 것도 판례와 입법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2. 하자보수명령과 영업정지

주촉법의 하자책임 제도가 단순히 민사상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와 다른 차원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하자보수 과정에서 준공검
사권자가 개입하고, 하자보수를 명하도록 정하는 조항(1981년 전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4항)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만
약 하자보수를 명하는 준공검사권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등록을 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예컨대 1993년 2월 신설된 주촉법 시행령 별표 1, 차). 이 제도는 현행 법제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행 주택법 제94조, 시행령 별표1 타 14),24) 다만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되면서 하자보수를 명하는 근거 법률(공동주택
관리법 제37조 제5항)과 등록정지 등의 근거 법률(주택법)이 분리되었을 뿐이다. 하자보수 청구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등록정지 제도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3. 하자보수보증금

주촉법은 영업정지 제도와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하자보
수보증금 제도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이른 시점(1981년)부터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동령 제11조 제2항)은 하자책임이 ‘하자보수 위주’로 설계된 제도임을 잘 보여준다. 관리주체가 하자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해지고(제정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제3항),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때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25)을 사용해 하자
를 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1981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5항). 

23) 1994년 개정을 통해 청구권자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 나열되는 형식을 띠게 된다(1994. 8. 3. 시행된 대통령령 제14352호).
24)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
25) 하자보수보증금은 입법적으로 하자보수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

자를 보수하면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청구권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손해배상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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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의 책임기간

초기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하자조항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해 공동주택에 수분양자가 입주한 이후에도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정하고, 대신 그 기간을 단기로 1년 또는 2년으로 정했다(주촉법 제38조 제6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제1
항). 다만 하자보수책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까지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주촉법의 체계상 하자가 있는 아파트는 원칙
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하자는 준공검사 후 입주가 이루어진 후에 발견된 하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만 준공
검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준공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하자도 단기의 기간 내에 발견되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
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 청구권의 기산점은 준공검사 시이고 그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지나
면 기간이 만료된다. 단기의 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의 종료로 책임이 소멸하지만, 그 기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하자책
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건물의 관리와 하자보수

공동주택은 입주 후에도 매매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절반 정도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
자책임 문제는 소유자의 금전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좁게 해석하기보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주거와 공동생활
의 기초로서 기능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누군가 아파트의 하자로 돈을 받고 이사 가고 
나면, 하자는 그대로 방치되고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민들은 존속하는 하자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새로 아파트를 매수
한 자에게 종전 소유자가 하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고 전유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거래상 드러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아파트의 하자가 만약 아파트의 구조안전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돈 문제로 보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
식에 반한다. 

집합건물법도 계약의 완성을 주된 관심사로 제정된 법률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을 장기
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다. 집합건물법은 명칭에 ‘관리’를 위한 법률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관
리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 대부분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법률을 해석하면서 하자책임에 
대해서만, 집합건물의 관리와는 절연된,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완전이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단지관리단에 대해 하자책임 조항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
리법이 정하는 하자책임의 제도는 법률의 명칭이나 제도의 연혁이 선명하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 다툼이 있을 수 없
다. 집합건물법상의 하자책임도 하자보수책임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다. 

6. 손해배상의 보충성

하자책임은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책임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우선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에
서 사용되는 고유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주로 민사상 매매계약이 불완전하게 이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다. 민사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권리는 주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하자보수청구권은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은 건물의 하자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은 
해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하자보수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사용하는 하자보수 책임은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용어로 출발했다. 내용도 역시 하자가 발
생할 때 사업주체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위반하면 공법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2016년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되어 최초로 ‘하자담보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까지 주택법은 항상 하자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하자책임
의 내용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주촉법은 매우 인색했는데, 초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촉법이 1994년 개정을 통
해 주요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 보충적인 
지위에 있었다.26) 그 후 대법원 판례27)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공동주택관리법은 내력구조부 이외의 하자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26) 1994년 추가된 주촉법 제38조 제16항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
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판례는 민사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기교적인 논리로서 ‘(주택법상)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이라는 논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민사상 청구권이고, 주촉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무리였다. 어찌 되었거나 이를 통해 우리 법원은 주촉법상 규정된 하자책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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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동법 제37조 제2항: 2017. 4. 18. 법률 제14793호).28) 이 조항은 하자보수를 위주로 설계된 공동주택관
리법의 구조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하자보수 청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초기 주촉법의 하자책임이 너무 단기로 설정되어 있고, 또 그 하자보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기 전에 대법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아
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하자책임 제도가 매매계약의 완성을 위한 금전적 손해전보
를 넘어 공동생활의 평온과 주거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언제까지나 무시할 수 없다.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사
업주체나 시공자의 책임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반드시 하자보수를 선행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은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나 책임자의 하자보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등장할 수 있다(손해배상의 보충
성).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판례에 따라 동요하면서 계속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온 그간의 사실은 양 제도가 하나의 대상을 공유
하고 있고, 그 대상을 서로 다르게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존재하는 하자보수 
제도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되었다. 주택법에 의해 공급된 아파트의 하자책임은 공
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하고,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여타 집합건물의 관리 및 하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취지와 집합건물의 관리를 중시하는 해석에 따라 최대한 하자보수가 선행
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V. 아파트 하자책임의 재구성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를 중심으로 설계된 하자책임이 공동주택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하면 기존의 하자
소송에서 논의되었던 하자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권의 내용, 제척기간 등이 모두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1. 하자의 개념

(1)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

아파트는 건설되고 공급되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 번 건설되면 50년 또는 그 이상 사용해야 하는 집합건물이
고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다. 
집합건물법도 역시 ‘이미 완성되어 공유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해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2) 계약상 하자의 개념

아파트의 하자도 그 하자책임을 묻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만약 하자책임이 민사적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
는 것이라면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를 하자로 본다.29) 판례는 민사적 관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를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0) 
판례는 계약과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상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하자개념은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하자를 염두에 두고 정의된 것으로, 공동주택을 도급계약의 대상 또는 매매의 객체로 인식하
고, 그 하자를 도급계약 수급인의 불완전 이행 및 매매계약의 불완전 이행의 결과로 본다. 이렇게 발생한 하자는 주로 손해배상에 의해 
해소되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개념이다. 

(3) 아파트 관리를 위한 하자와 판정기준

하자책임을 정한 목적이 아파트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라면 아파트 하자는 아파트 내 공동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으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28)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입법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되는 결과로 이

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3가합77069 판결. 

29) 신미연,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83호(2019. 5.), 163면 참조. 
3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108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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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을 받아 하자판정 기준을 정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
준」(이하 ‘하자판정고시’)은 ‘미시공 또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균열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
을 초래하는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동 기준 제2항 제3호, 제4호). 이는 공동주택 하자를 ‘사업승인의 내용과 다른 시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수해야 할 결함으로 인식하는 하자책임의 출발점이다. 주택법 제60조의 제3항이 2008년 신설되면서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하자판정고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하자판정고시는 2014년 처음 제정되었다. 

최근 하자판정고시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주택법 제39조(분쟁조정위 관련 조항)에서 제37조(하자보수)로 변경해서 하자판정고시
의 법규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31) 법원이 하자판정고시를 단순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한정된 내부
적 행정규칙으로 보고 일반적 구속력을 부인하면서,3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33)에 대한 입
법자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2. 하자보수의 청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1) 하자보수의 책임자와 청구권자

1978년 개정을 통해 주촉법의 입법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했는데, 이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다르게 입법되었으
며, 청구권의 법적 근거, 청구권자, 청구권 행사의 효과 등에서 민사상 책임과 차이를 보였다. 초기 주촉법의 하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
령은 원칙적인 청구권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상정하고 있었으며(1981년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청
구권자를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관리주체, 입주자34) 또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까지로 넓게 정하고 있다(법 제38
조). 하자보수책임의 부담자 역시 “사업주체”라고 정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시공자까지 포함했다(2017). 
집합건물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시공자를 포함했던 것을 공동주택관리법도 반영한 것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만들어 낸 아파트 관리의 책임자이며, 집합건물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제도가 없고 이
에 상응하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있을 뿐이다. 아파트의 관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서로 경합하다 공동주택관리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실무가 정리되었지만, 법원만은 여전히 이와 다르게 관리단을 중요한 관리권자로 보고 있다.35) 현재 한국
의 아파트에는 관리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소를 제기해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일 뿐,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36)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공동
주택관리법의 관리제도가 집합건물법의 관리제도를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법원도 하자소송의 주된 원고
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들이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이전받는 식으로 소송의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37) 손해배상청구권
이 집합건물법에 근거해 인정되어도 주촉법에만 존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건과 판결의 현실적
인 한계였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질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공법에 근거한 단체이고, 집합건물법이 생각하는 소유권자의 총회가 아니다. 
동별대표자라는 몇 명이 선출되어 아파트 관리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이라 간주하는 것도 전혀 실질과 

31) 법률 제21630호로 2026. 5. 12. 공포되었고 2028. 5. 13. 시행 예정이다.
32)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20090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20555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

고 2015나670 판결 등.
33) 광주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31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0가합51670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8. 

선고 2021가합204941 판결 등. 
34) 판례가 최초의 매수인보다 현재의 입주자에게 권리를 인정하고자 했던 것도 하자보수청구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3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명칭과 형식적 구성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관리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 아니라”.
36) 대법원은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사상 청구권을 부인하였고, 실제 청구권자는 소유자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

8 판결 참조. 
3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18002·18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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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와 관련해 권한을 보유한다면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한 하자보수
청구권이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집합건물법 또는 그에 의해 적용되는 민법상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된 청구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대법원이 어떤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경우는, 특정한 사안에서 민사상(또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귀속시켜야 할 필요
가 있는 단체이지만, 그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권리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때이다. 그래서 판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권리능
력 없는 사단이라 판단하고 있는 사안들은,38)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은 아니지만 권리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 단체라는 의미를 가질 뿐 
그 단체의 법적 성질 전체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
택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공법상의 단체라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3. 단기의 하자책임기간

(1) 하자소송의 최대 쟁점, 단기의 책임기간

초기 주촉법은 하자보수책임에 대해 단기 제척기간을 마련했고(1978) 주요시설은 2년 이상, 그 외 시설 1년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1994년 주촉법에 처음으로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10년의 보수기간이 정해지고, 이와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되었다(법 제38조 제16항 신설). 초기 주촉법에 단기의 하자책임이 마련되었지만, 그와 별도로 집합건물법의 하
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이해되고 있었다.39) 대법원은 경합하는 두 개의 제도가 배척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제도로 병
존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공법이 정하고 있던 단기의 책
임기간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촉법의 하자책임은 공법상의 제도로 그에 대해 단기의 제척기간이 마련된 것일 뿐, 민사상 하
자책임은 민사법의 논리에 의해 도급계약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논리였다.40) 

2003년 제정된 주택법은 하자보수 기간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4년이라고 정했다(제정 주택법 제4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9조, 제62조, [별표 6], [별표 7]). 또 2005년 주택법
이 개정되면서 하자책임에 대해 주택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고(법 제46조 제1항), 이때 집합건물법도 같이 개정되면서 공동
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 주택법이 우선하도록 규정되었다(법 부칙 제6조 단서). 이를 통해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병
존주의 판례41)와 제척기간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42)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법상 단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했다.43) 하자발생기간이라는 해석은 준공검사 후 1년 또는 2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10년 이내
에 행사하면 된다는 의미였다. 판례는 이에 더 나아가 준공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오시공·미시공 하자 포함)는 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해석은, 주택법이 하자소송에서 단기의 책임기간을 강제하려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하자소송을 여전히 집합건물법 위주의 소송으로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2) 집합건물법의 책임기간 단축

판례의 영향으로 2012년 집합건물법도 2년, 3년, 5년 등 독자적인 단기 제척기간을 정하면서(제9조의2 신설), 기존의 입장을 번복
하고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집합건물법이 우선함을 선언했다(제2조의2 신설, 부칙 제6조 삭제). 하자책임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아파

38) 이는 특정한 사람을 미성년자로 선언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미성년자라는 개념은 일정한 자격 때문에 확인되는 지위일 뿐, 특정한 지
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3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소멸한다는 취지의 
판결. 

4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하여 주택법상의 하자보수책임 기간(1~4년, 5년, 10년)은 하자보수 등 행
정적 절차와 관련된 제척기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초기의 판례는 주택법상의 기간도 역시 제척기간으로 보았으며, 하자발생기간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4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42) 건설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228) 심사보고서”, 2005. 4., 3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책임

이 전혀 별개의 제도라는 대법원의 해석과 완전히 반대의 견해다. 
4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판결 등. 대법원은 2004년 이를 제척기간이라 보았던 

판례(2001다24891 판결)의 입장을 번복하고,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는데,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학설은 나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는 이
성진 / 정상현,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과 제척기간 재검토”, 『동아법학』 제109호(2025. 11.), 1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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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임을 판례가 또다시 확인하자, 시장의 압력은 다시 집합건물법에 가해지고 그 하자책임이 단기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집합건물법에 새로 도입된 단기책임 기간에 관한 조항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법 제9조의2 제1
항, 제3항),44) 제척기간으로 해석되고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45)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의 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이라는 판례의 입장
과 대비되어 논리의 일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집합건물법에 단기의 책임기간이 도입된 것은 공동주택의 하자책임에 대해 단기의 책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조항의 도입으로 하자책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단기 책임기간 문제는 공
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차이는 손해배상을 허용할 것인가 하자
보수 위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인가 여부이다. 

집합건물법이 아파트의 하자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단기의 책임기간을 도입한 것은 입법적 오류이다. 집합건물법은 이론상 공동주
택관리법에 의해 배척되어 아파트의 하자책임을 규율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 하자를 위한 단기책임 기간을 도입해도 아파트에는 적용
될 수 없다. 오히려 집합건물법이 아파트 하자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 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광범위한 
집합건물에 대해 하자책임을 단기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파트가 아닌 여타의 집합건물에서 하자책임을 단축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
적인 연구 없이 이루어진 개정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입법이다. 집합건물법은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해 여전히 중요한 규
율을 담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3) 소결 - 공동주택관리법의 배타적 적용

집합건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해 건설·공급된 아파트의 하자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배타적으로 규율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아파트의 하자가 있으면 준공을 받을 수 없고, 준공 당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준공 
후 1, 2년 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이 하자보수 청구 없이 지나가면 하자보수 책임은 소멸하지만, 하자보수 청구
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는 단기의 하자책임 기간
은 ‘제척기간’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다. 

4. 시공자의 하자 책임

(1) 시공자의 책임조항

현행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을 시공한 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특별규정을 만들고, 다만 사업주체의 무자력을 요구하고 있
다(법 제9조 제3항). 시공자의 책임 조항은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새로 정해진 것으로,46)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자금력이 충
분한 시공자에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허용했던 대법원 판례47)에 따른 입법이었다. 집합건물법에서 시공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
정하자, 이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해서 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시공자도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개편되었다(제37
조). 초기부터 하자보수 제도를 정하고 있었던 주촉법과 주택법은 하자책임의 당사자를 주로 사업주체로 국한하고 있었지만, 판례에 
의해 하자책임이 민사법 위주로 청구되었기 때문에 주택법 등의 규정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었다. 

(2) 기존 하자책임제도의 한계

주촉법은 제정 직후 1978년 개정을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독자적으로 등록업자제도를 마련하면서 사업주체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주촉법의 적용 초기에 건설업자 이외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
가 있는 건설업자가 등록해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주촉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주체가 

44) 다만 권리행사 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과 달리(동항 제2호), 대통령령이 이를 제척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하자발생기간처럼 정하고 있어서 
문제이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해서 전유부분의 하자는 인도한 날부터 5년,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일 등으로
부터 5년 내지 2년의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5) 광주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7나13037 판결,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 중 사용승인 전 하자 및 2～5년 차 하자
와 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2년 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46)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201
2. 3.), 17면 참조.

4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 중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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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지위는 중첩되는 관계였다.48)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촉법이 생각했던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건설사가 
벗어나고 사업주체와 시공자 관계로 변경되면서, 자력이 충분한 시공자의 하자 관련 책임이 무력화되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이나 주
촉법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대부분의 사업주체는 시행사에 불과해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하자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는 시공을 담당한 대형 건설사였기 때문이다. 

(3) 시공자의 책임과 무자력 요건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로 시공자를 끌어들이면서 채권자 대위의 법리를 활용했으며, 이 법리는 우선 집합건물법에
서 받아들여졌다(2012년). 그 후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시공자의 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현행법상 시공자는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을 불문하고 하자 책임자로 명시되었다. 집합건물법은 채권자 대위를 위한 요건
(무자력 요건)을 하자담보책임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오히려 특별한 제한 없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인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공동주택의 하자책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시공자는 하자책임
이 있을 뿐 아니라, 집합건물법상의 하자책임에 비해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하자소송의 원고에게 더 유리하다. 

VI. 결론 – 판례와 제도의 개선방향 

1. 공동주택관리법의 배타적 적용

일반론으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규율대상이 상호 중첩되고,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아파트의 관리에 대해 공법인 공
동주택관리법이 민사법인 집합건물법을 배척한다.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된 하자책임 제도는 집합건
물법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배척하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적용법조이다. 

2. 하자보수 우선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때 하자보수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에 우선하며, 하자보수를 보충하는 한도에
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에 의해 확보된 배상액도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는 보충적이므로 건설사인 피고는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단기의 제척기간

집합건물법도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단기의 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책임이 단기의 제척기간으
로 정해져도 위헌은 아니며, 이는 손해발생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4.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방향

(1) 하자담보책임과 구별

공동주택관리법이 판례의 영향을 받아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법률 자
체는 손해배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하자보수의 강조

하자책임이 하자보수 위주로 설계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48)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 한울, 2003, 319면 이하(우성, 한신공영, 압구정 현대, 한양건설 등에 대한 설명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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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해야 한다. 건물 주요부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역시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되도록 정해야 한다. 

(3) 하자보수 의무의 강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 후 1년 단위로 아파트 하자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도록 의
무화해야 한다. 손해배상 위주의 하자소송이 줄어들면서 건설사의 하자책임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시공자도 하
자 책임자로 정해진 만큼 하자보수에 불응하는 시공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5.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

(1) 집합건물법 적용범위의 한정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경합하기보다 이를 제외한 다양한 집합건물에 대한 섬세한 규율을 담는 법률
이 되어야 한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에 대해 법리를 발전시키고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이 선택되어야 하고, 공동
주택관리법의 무효를 선언하는 조항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집합건물이 최초로 건설·공급되는 계약을 제외하면,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
합건물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민사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하자보수 위주의 제도개선

현행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이론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하자책임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예에 따라 하자보수를 원칙적인 것으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보충적으로 설계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하자기간의 재검토

집합건물법에 도입된 단기의 제척기간은 집합건물의 적용대상을 아파트로 집중하면서 하자책임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한 것일 수 있
다. 집합건물법상 단기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을 계기로 주택시장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집합건물법은 일반적 
집합건물에 대해 널리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책임기간을 포함한 하자책임 제도에 대해 별도의 연구를 전
제로 책임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투고일 2026. 8. 26. 심사완료일 2026. 9. 8. 게재확정일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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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ble Legal Provisions in Apartment Defect Lawsuits

Kim, Jong-Bo*

Defect liability for apartment buildings refers to the liability borne by the party that constructs and supplies an apartment under the Housing 
Act for defects in the property with respect to the occupants or management entities.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defect repair 
liability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defect security liability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ereinafter the “Aggregate Buildings Act”) coexist with respect to defects in multi-family housing. Judicial precedents 
likewise treat these two forms of liability as distinct and independent. Consequently, disputes concerning apartment defects have historically 
centered on claims for monetary damages under the Aggregate Buildings Act rather than claims seeking actual defect repairs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However, unlike general aggregate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is governed under a public law management regime centered on the 
state’s housing supply system,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and the housing management offic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reflects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es a regulatory order aimed at maintaining community life and stably 
securing residential functions. Therefore, defect liability must function as an integral part of such a public law management scheme.

Accordingly, defect liability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ould primarily emphasize the actual remediation. The Act 
reflects this focus by imposing repair obligations on project developers and providing for defect repair order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security deposits Therefore, compensation for damages should be recognized only complementari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defect repair is fundamentally impossible.

In the early stages, the defect liability system under the former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suffered from overly short exclusionary 
periods, and the defect repair mechanisms were not sufficiently developed. Therefore, judicial precedents started broadly recognizing civil 
defect security liabilities and claims for damages to protect occupants, which prompted apartment defect litigation to entrench in a 
damage-centered paradigm. However, this resulted in prioritizing monetary compensation over the actual remediation, thereby undermining 
the public law management order and the defect repair system mediated by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n conclusion, defect liability for multi-family housing—supplied in large quantities under the Housing Act—should be reinterpreted as a 
special public law liability for the safe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extending beyond mere civil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obligations. Thus, apartment defect disputes should be resolved not through one-time monetary compensation but by fully 
restoring the functionality and safety of multi-family housing. Furthermore, relevant statutes and legislative refinements should be 
interpreted such that the Aggregate Buildings Act applies complementarily only to aggregate building sectors that are not regulated by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uch as officetels (commercial-residential buildings) and commercial buildings.

Keywords: Apartment Defect Liability,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ggregate Buildings Act, Defect Repair, Defect 
Securi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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